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4. 13 선고 2017가합10406(본소), 2017가합11829(반소) 판결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양대권, 박정삼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남호, 박주봉, 조원준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40,813,637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9.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7/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316,233,59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769,644,997원 및 그 중 1,460,554,001원에 대하여는 2016. 5.

12.부터, 813,760,255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157,297,861원에 대하여는 2016. 7.

9.부터, 227,126,117원에 대하여는 2016. 7. 25.부터, 542,045,509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722,655,077원에 대하여는 2016. 8. 27.부터, 213,331,46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0.부터, 1,022,968,074원에 대하여는 2016. 11. 17.부터, 1,609,906,64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내외 무역업, 광산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열병합 발전업,

증기생산 및 판매업, 전기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피고가 원고에게 D 산업지구 내에 열병합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04,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는 총 6권(제1권 일반사항, 제2권 일반기술시방서, 제3권

특수기술시방서, 제4권 도면, 제5권 계약부속서류, 제6권 도급계약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권

일반사항에 정해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CFBC 보일러 및 스팀터빈 제작 중에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1)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8조 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실제 준공일로부터 본 계약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로 인하여 대체 또는 새로 공급된 기자재 및

재시공분은 대체, 재공급 또는 재시공일로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하자검사

① 발주자는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36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고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 및 발주자 하도급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인의 자격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 또는 통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





다. 원고의 공사 완료 및 목적물 인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1호 발전기는 2015. 10. 14.에, 2호 발전기는 2015. 11. 24.에 각



계통 병입을 마쳤으며, 2016. 3. 14.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31. 준공을

마쳤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를 인도 받아 이 사건 발전소 내 각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공사대금 조정 및 하자 논의

1) 원고는 2014. 11. 17.경 피고에게 설계변경 및 추가 요청사항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면서 합계 13,714,042,190원의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15. 7. 1.경 및 2016. 5. 18.경에도 피고에게 설계변경 및

추가공급분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16. 1. 12.경, 원고가 요청한 47건의 설계변경 및 추가공급 건 중 21건은 인정할 수

있으나 26건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 가능한 추가공사대금은 52억 7,000만 원이라고 원고에게

답변하였다. 피고는 2016. 7. 8.경, 추가로 검토 요청을 받은 설계변경 및 추가공급 건 2억 5,750만

원 중 5,550만 원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답변하였다.

3) 피고는 2016. 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 내 각 보일러의 준공 검사 진행 중 시공불량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보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5.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 내 각 보일러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동중단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8. 22.경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 내

1호기 보일러 및 2호기 보일러의 반복적인 사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6, 57, 5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0, 44, 46,

8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돌관공사(突貫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그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추가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예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수급인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명시적인 돌관공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돌관공사 지시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돌관공사 시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채권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 중 보일러 기초공사 및 주변기기 기초공사를 수행할 하수급업체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래 (가),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부당하게 승인

절차를 지연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이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4. 2. 27.부터 2014. 4. 28.까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행한 단축 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197,041,7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요청서[RFQ(Request

for Quotation)]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하수급업체 선정 절차의 지연을 유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방식이 합의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포괄

발주' 방식으로 하도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견적요청서 및 기술평가서를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수급업체 선정 절차를 지연시켰다.

(2) 피고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고

하도급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하수급인명, 주소, 유사경험 및 실적, 수행능력,

품질보증계획, 하도급 범위, 필요 시 인가ㆍ허가ㆍ등록 증빙자료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타의 정보를

개별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또는 별도 협의한 시점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①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하도급계약에 관한 견적요청서(RFQ)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③ 원고가 하수급업체

후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④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평가[TBE(Technical Bid

Evaluation)]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 ⑤ 원고가 하수급업체 후보들의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순서로 하수급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고의적으로 절차 진행을 지연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의 업무 담당자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0. 회의에서 토건 및 건축공사는 '직종별 발주'가 아닌 '구역(Area)별

발주'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이미 협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하수급업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기도 전에 하수급업체로 선정될 예정이었던 F을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2014년 2월의 계획 대비 실적 공정률을 100%

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지연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2, 3호증, 을 제2,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하수급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하수급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공사가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예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추가

공사대금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당초 계획된 시점보다 늦어졌다는 사실만을

주장ㆍ입증하였고, 그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2개월에 걸친 돌관공사를 지시한 사실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돌관공사를 할 공종의 범위와 기간, 추가공사대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하수급인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보일러 기초 및 옥외공사 기초 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총 13개

업체의 견적설명회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1. 6.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업무 진행을 중단하고 절차(견적요청서 제출 → 업체승인 →

기술평가서 제출)를 준수하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4. 1. 8. 피고에게 “보일러 기초 및 옥외기기

기초공사와 유연탄 저장동 상부 Steel 공사의 하도급 발주와 관련하여 당사 직원이 업무 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Power Block에 대한 파일공사가 종료됨에 따른 후속공사

준비와 유연탄 저장동의 Pile Load Data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두르다 보니 발생한 상황으로 향후

담당자들에게 대한 철저한 업무절차 교육으로 절차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의 내용,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요청과 답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위와 같은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의 취지상 원고가 제출한 견적요청서(RFQ)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검토 없이 접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을 계약상 부적법하다거나 하수급업체 선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원고와 피고 소속의 업무 담당자들이 2013. 10. 11. 참석한 회의에서 “토건 및 건축공사는

직종별(철근, 방수, 미장, 도장 등) 발주가 아닌 Area별(혹은 동별)로 구분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발주 계획을

2014. 1. 14.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 시 첨부서류로 하도급공사 발주계획안을

보냈는데, 위 하도급공사 발주계획안에는 하도급 분야가 기계ㆍ배관 분야, 전기 분야, 계측제어 분야,

토건분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건 및 건축공사 부분의 하도급 방식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하도급 방식에 관한 협의에 시간이 소요된 사정을 두고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2014. 1. 7.부터 2014. 2. 24.까지 피고에게 보일러 기초 공사에 관한

견적요청서(RFQ)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2. 24. 최종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견적요청서(RFQ)를 승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2. 26. F에 이 사건 공사 중 보일러 기초 및

주변기기 기초공사를 대금 5,255,8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F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4. 2. 1.부터 보일러 1, 2호기의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였고, 2014. 2. 28.경에는 보일러 1호기의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 타설 작업이 완료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년 2월 월간공정보고서에

실적 공정률을 100%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보일러 기초공사 및 주변기기 기초공사의 기간을 특별히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이 당초 예정한 시기보다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일러 기초공사 및 주변기기 기초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의 실시를 합의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공사를 지시하였을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3) 불가항력으로 인한 돌관공사 시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채권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들은 G단체 산하 H단체 소속의 I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인데, 2014. 8. 18.경부터 제3자인 J단체 산하 K노동조합(이하 'J단체'이라 한다)이 단체협약

교섭권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 앞에서 지속적인 집회와 불법파업 및 출근저지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다.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주공정에 해당하는 보일러ㆍ터빈 설치



공사, 냉각탑 및 수처리 공사, 석탄 이송 설비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늦어진

공기를 만회할 방안을 수립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 10. 1.부터 2015. 10. 14.까지 379일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하여 진행한

돌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28,763,681,7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상 또는 민법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한다.

① J단체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지연시킨 것은

원고가 통제할 수 없거나 적절히 대비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에 정해진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은 불가항력을 비롯하여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 2, 4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이 아닌 J단체의 쟁의행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돌관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에 정해진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피고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단축을



지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2014. 10. 1.경 및 2014. 10. 8.경 원고에게 J단체의 쟁의행위에 따른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돌관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서면으로 지시한 돌관공사 시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J단체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음에도 원고가 약 1년간 돌관공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다. 이로써 피고가 얻은 전력매출액은 약 111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원고가 투입한 돌관공사비 상당액은 피고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으로서 사무관리 비용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서면으로 원고에게 공기 단축 지시를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및 특수조건 제8조 제1항 소정의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예측 가능하지 않고, 원고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여야 하며, ② CFBC 보일러 및 스팀터빈 제작 중에 발생하여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여야 하고, ③ 원고가 통제 가능하거나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거나 사태 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나 기타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나 중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원고가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예방조치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군산 현장이 아니라 CFBC 보일러 및 스팀터빈을 '제작'하는 공정을 진행하는

원고의 본사인 창원공장에서 노사의 갈등이 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 규정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제작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CFBC 보일러 및 스팀터빈 제작”에

해당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쟁의행위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6, 7, 8, 61, 65, 68, 79호증, 을 제12, 13, 15, 16, 18, 19, 22, 23,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L, M, N(이하 '감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현장 외부 정문 앞에서 2014. 8. 18.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J단체의 주도로

집회, 파업, 출근 저지 등의 업무 방해 행위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J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그 수행이 중단되는 등으로 직접 지장을 받은 날은 5일(2014. 10. 6., 2014. 10. 7., 2014.

11. 9., 2014. 11. 28., 2014. 11. 29.)이다.

(2) K노동조합 전북지부 지부장 O은 2014. 10. 21.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원고와 피고 소속의 건설본부장, 현장소장 등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노사

간 갈등 사항에 대한 협의를 수회 요구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4. 10.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시위 등 단체 행동에

대하여 관할관청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4. 10. 8.경 원고에게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5) 원고는 2014. 10.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집회가 현장

협력 업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파업 집회로 이로 인해 약 2일간 직접적인 공정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알렸다.

(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P를 비롯한 9개의 공사업체는

2014. 10. 22. 군산경찰서에 K노동조합 전북지부 지부장 O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계속하던 자들을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7) 피고는 2014. 10. 31.경 군산경찰서장에게 K노동조합 전북지부의 공사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 등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8) 원고는 2014. 11.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노동조합 집회와 관련하여 지연된 공정인

토목ㆍ기초 공사의 만회 방안에 대해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일정 반영) 추가 인력 증원 및 일부 공법

개선(수처리실 Roof 구조 변경)을 고려한 공정 만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화입과 연계된 Critical

공정인 보일러 및 옥외 기초 공사의 경우는 일부 계약 역무(F)를 분리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Coal

Handling System 지하구조물은 근무시간 연장 및 야간작업 등을 통해 만회하고자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9) 2015. 1. 8. 및 2015. 3. 5.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각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다.



(10) 원고는 2014. 8. 1.경부터 2015. 2. 9.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 중 하나인 F에 Coal

Warehouse 및 주변 구조물 공사, Coal handling system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만회할 대책을 제출할 것을 9회에 걸쳐 요청하였다.

(11) 원고는 CFBC 보일러 및 스팀터빈을 별도의 공장에서 제작한 후 이를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군산으로 가져와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발전소 내 각 보일러의 제작ㆍ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J단체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계약상 또는 민법상 돌관공사 시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추가 공사대금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서 J단체의 쟁의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거나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의 실시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할 당시 향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도과할 정도로 공사가 지연될 것이 명백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피고의 돌관공사 지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본문은 '불가항력'을 “사변, 지진, 전염병,

파업(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예측 가능하지 않고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경우에 한함),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파업'과 함께 '사변, 지진, 전염병'이 열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 소정의 불가항력이란

공사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J단체의 주도로

진행된 쟁의행위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 앞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하수급업체 소속 노동자 전부가 해당 쟁의행위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가 아니라 제3자인 J단체의 주도로 공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해진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더욱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불가항력 사유는 “CFBC 보일러

및 스팀터빈 제작 중에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설계ㆍ조달ㆍ시공 일괄 입찰 방식의 도급계약으로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가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 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 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인바, 위 조항에서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계약상 약정한 계약금액을 변경ㆍ조정할 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J단체의 쟁의행위가 있었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CFBC 보일러 및 스팀터빈의 '제작'

공정이 진행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단서의 “CFBC

보일러 및 스팀터빈 제작 중에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를 원고의 주장처럼

CFBC 보일러 및 스팀터빈의 제작 및 설치 공정을 전부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이 사건

공사기간 전반에 걸쳐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사유를 제한하고자 위와

같은 단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2014. 8. 18.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원고가 J단체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날은 5일에 불과하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 4개월에 해당하는 위 기간 동안 공사 진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10. 1.부터 1호 발전기의

계통병입일인 2015. 10. 14.까지 돌관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공사 진행을



방해받은 날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돌관공사 기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공사의 내용 또한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만큼 제한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해진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피고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기간의 연장과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해진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J단체에 의한 쟁의행위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기 전에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6)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더라도 돌관공사 시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지연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거나 휴일 및 야간작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단축을 지시하였다거나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7)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돌관공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피고가 111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가 111억 원에 상당하는 매출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을 두고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항목에 관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으로

12,686,647,936원(= 추가공사비 11,533,316,306원+ 부가가치세 1,153,331,630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된 공사비인 1,331,137,823원(= 감액된 공사비 1,210,125,294원 +

부가가치세 121,012,529원)을 공제한 11,355,510,1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EPCC 일괄도급계약으로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의 설계, 구매

관리,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공사금액의 증액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설계가 변경되어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 공사 내역으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공사에 예정된 공사비용이 감소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감액된 공사비인 1,772,066,06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ㆍ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되는 설계변경의 범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42, 44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내역 기재 각

항목에 관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지시한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공사비로 합계

11,317,853,821원을 지출한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서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증감된 물량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두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 전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후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관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하여 협의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지출한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향후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의 지시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원고의 기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도면과 다른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공사비용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으로 12,449,639,203원(=



11,317,853,821원 + 부가가치세 1,131,785,382원2)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지 않은 항목들

(1) 원고는 '5. 기타 설계변경 등'의 '13. Control Building 외관 석종/파라벳 사양 변경' 항목도

피고가 2014. 8. 7. 주제어동 외부마감재로 거창석을 사용하는 설계도면을 승인하였다가 2014. 11.

10.경 갑자기 석도홍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초 피고가 외부마감재로 거창석을 사용하는 설계도면을

승인하였다가 이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PCC 계약의 특성상

위와 같은 정도의 외부마감재 변경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6. 기타 요구사항'의 '10. 사무동 지하층 삭제' 항목과 관련한 피고의 감정신청에 대해

감정인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감액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약 5,000만 원의

시공비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부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7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무동 지하층에 배치하기로 예정된 기계실을 지상으로 배치하게 되면서 지하층은 예정된

면적에 비하여 감소하면서 지상층의 시공 면적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체 건축공사

면적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당초 위 항목에 관하여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는 위와 같이 면적의 감소와 증가가 동반하여

발생하게 됨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시행 및 대금 정산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감정결과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등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제4권 도면 및 일반(특수)시방서가

제5권 계약부속서류에 첨부된 도면보다 우선하므로, 감정인들이 제5권 도면을 기준으로 Pipe Rack

구간변경, 수처리/Tank Farm 재배치로 인한 Cable Route 변경, Future Demi. Water Tank Pile

공사, Future CW 및 CCW 연결을 위한 배관증가, 순수배관 Future Unit용 유량 추가반영에 따른

배관증가, 소내용수 배관 Future Unit용 유량 추가 반영에 따른 배관증가의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은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우선적 효력이 있는 것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제4권 도면은 입찰 시 참고용으로 작성된 도면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성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완ㆍ합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5권에 첨부된 도면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지시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서 5권에

첨부된 도면을 기초로 한 감정인들의 감정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감정인들이 설계변경을 인정한 공사 항목 중 정비 Shop 건물면적(층수) 증가, 수처리 건물

CPP실 변경, Future CW 및 CCW 연결을 위한 배관 증가, Fly Ash Silo 하부 Type 변경, 사무동 외관

디자인 등 설계변경, 사무동/Control Building System Box 적용, Control Building 내 사무실에

공급되는 HVAC 열원 변경 항목과 관련하여 Engineering Fee를 반영하거나 단가ㆍ물량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미 Engineering Fee를 반영하지

않고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들이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가ㆍ물량을 과도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항목 중 일부의 설계변경을 지시함으로써 원고가 별지2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 공사비 내역 기재와 같이 공사비를 절감하게 되었고, 감액된 총 공사비용은

1,496,560,614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2, 4항에서는

계약금액의 증액만이 아니라 감소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할 것도

예정하고 있는 점, ③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변경된 공사 부분에 한하여 기존

설계도면에서 계획한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므로, 변경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공사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비용 감소의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어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액된 공사비용 1,496,560,614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아래 표 각 항목에 관하여 공사비용 감액분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공제 항목의 감정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거나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으로

10,803,422,527원{= 9,821,293,207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1,317,853,821원 -

감액된 공사비 1,496,560,614원) + 부가가치세 982,129,320원3)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전소 내 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준공 이후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발전소 내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및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986,351,342원 및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공헌이익 감소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으로 5,783,293,655원 합계 6,769,644,997원(=

986,351,342원 + 5,783,293,655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2) 원고

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항목 중 일부는 원고의 설계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원고와 피고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계약상

합의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6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배제된다.

다) 원고가 완성한 이 사건 발전소 내의 1, 2호 발전기는 성능시험 결과 전기출력, 플랜트 종합효율 등

6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그 이익이

1,200억 원을 상회한다. 원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발전소의 유지 및 하자 보수 작업을 위하여 426,173,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나.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여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의 하자보수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로 인하여 발전소의 가동을 정지함에 따라 입게 된 손해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의욕한 목적이 이 사건 발전소의 건설 및 그 운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됨에 따라 피고가 입게 되는 공헌이익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설령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및 특수조건 제46조는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및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인정되는 하자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위



가)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소에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에 결함이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아래 표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총 738,878,638원이 소요되는 사실, 피고가 각 하자로 인하여 2016.

4. 25.부터 2016. 12.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발전소 내 각 보일러를 아래 표 '가동 정지 시간'란

기재 시간 동안 정지하거나 발전이 제약된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공헌이익 감소액이 총 3,323,730,25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738,878,638원,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323,730,252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항목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액 또는 발전소 가동정지에 따른

공헌이익 감소액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손익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1, 2호 발전기의 각 보증항목 시험에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완성한 이 사건 발전소의



우수한 성능으로 인하여 피고가 약 1,200억 원의 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113 내지 1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수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062,608,890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738,878,638원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3,323,730,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반소로 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10,803,422,52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22. 8. 5. 자 준비서면이 2022. 8.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시점인 2016.

3. 31. 무렵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하자의 내용과 발생원인,

이 사건 발전소 내 보일러의 가동중지 기간 등에 비추어 늦어도 2016. 12. 10.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16. 12. 10. 무렵에는 본소와 반소에서 인정된 위 각 채권이 모두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의 각 채권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상호 채권의 원금에서 우선하여 상계하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 10,803,422,527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4,062,608,890원과 위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6,740,813,637원(= 10,803,422,527원 -

4,062,608,89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채권은 상계로 전액 소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40,813,6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민 판사 강경민 판사 김은지

별지

1)계약서상 '제3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원 미만 버림

3)원 미만 버림


